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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바다의 헌장」이라고도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 Conv 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 발효된지 이제 5년이 넘어섰다.전세계에서 158개국이 서

명하고 132개국이 비준한 이 협약의 발효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쳐왔다.그 중에서도 이 협약에서 새로이 도입한 배타적경

제수역 제도로 인하여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조금

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동북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원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1965년에 체결된 구한일어업협정에 의

해 규율되어 왔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인한 바다 질서의 근본

적인 변화와 그간의 어업상황의 변화로 이 협정에 대한 한일간의 갈등이 심

화되어 왔고, 이는 결국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와 1998년의 신한일어업

협정의 체결로 귀결되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 이후 국내학자들간에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의 논의들은 이 중간수

역 문제에 피상적으로 접근할 뿐, 중간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법리나 국제적

인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잠정어업협정이다. 국가간의 해양경계획정은

오랜 시일과 많은 노력을 요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경계획정 이전

에도 효율적인 자원관리나 이와 관련한 국가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를 규율할 규범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어업자원 등을 관리하기 위한 잠정적인 어업협정을 체

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한일어업협정상의 중간수역의 법리를 고찰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엔해양법협약 74조/ 3항의 잠정협정(provision al arran -

gement ) 규정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최종적인 경계획정 이전에 체결되

는 잠정어업협정들에 대한 사례분석도 필요하다. 국제법상 잠정어업협정의

분류는 Gray Zone 방식과 White Zone 방식, 그리고 양자의 성격이 혼합된

기타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새로운 조류이다. 각 방식의 장단점과 적용사

례를 분석한 연후에야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효율적인 규범을 형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잠정어업협정과 중간수역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의

규정을 분석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잠

정어업협정이 국제법상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국제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고

찰한 후,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방식을 이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수역의 운용문제는 한일어업협정뿐 아니라, 한중 및 일중어업협정에

서도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이다. 또한 중간수역의 운용문제는 어업문제뿐

만이 아니라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한 해양경계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어업협정이 운용되기를 기대

한다.

본 연구는 수산경제연구실의 김선표 부연구위원과 홍성걸 연구위원의 공

동연구로 작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 長 李 廷 旭



暫定協定의 法的 性格과 中間水域 運用問題 硏究

1998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어업협정의 법적성격 및 동해 중간수역

의 법적지위에 대해 국내적으로 논쟁이 많았다. 이 연구는 국제법상 잠정어

업협정 및 그에 따른 중간수역의 법적성격을 검토하여 한일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 2장과 제 3장에서는 잠정어업협정과 중간수역에 대

한 국제법적 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 74조/ 3항의 성립 연혁과 그 법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즉, 최종적인 해양경계획정 이전에 국가들에게 부과되는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보았다.이후 제 4장에서는 국제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잠정

어업협정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분류는 잠정협정과 중간수역의 법

적 지위와 운용방안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임에도 아직까지 관련된 국내 논의

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제 5장과 제 6장에서는

신한일어업협정상의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방식과 그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

고, 끝으로 제 7장에서는 동해중간수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제법상 경계획정 이전에 체결되는 잠정어업협정의 분류는 W hite Zone

방식과 Gray Zone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르면

한일어업협정은 Gray Zone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해 중간수역은 가

급적 White Zone의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 록>



Studies on the Legal Status of the Provisional

Arrangement and the Utilization of the Middle Zone

Sin ce the conclu sion of the New Fishery Agreement betw een Korea and

Japan , there hav e been some controver sies concerning the legal

character istics of the Agreement an d the legal statu s of the middle zone

in the East Sea . T 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 ost efficient

m ethod to utilize the middle zon e in the East Sea by reviewin g the legal

natures of the Provisional F ishery Agreem ent as w ell as the Middle Zon e

in term s of Internation al Law .

T o achiev e this end, the history of codification and the leg al implication s

of Article74/ Paragraph3 of the United Nation s ' Conv 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provide an international leg al r egim e of the Provisional

F ishery Agreem ent and the middle zone hav e been analy sed in Chapter 2

and 3. T hat is , the r elation s of right s and oblig ation s of the concern ed

countries which are imposed before the final delimitation of the maritim e

boundaries hav e been studied. In Chapter 4, the classification of

Provisional F ishery Agreement s is proposed by analy sing international

cases . Ev en though such classification is indispen sable to clarifying the

legal statu s and m ethod of utilization of provisional arr ang em ent s and

middle zones, there has yet been v ery few discu ssion s related to these

is sues in Korea . T herefore, in term s of these an aly ses, the method of

establishm ent and the legal character istics of the Middle Zone in the East

Sea , stipulated in the New Fishery Agreement betw een Korea and Japan ,

have been researched in Chapter 5 and 6. An d Finally , in Chapter 7, the

efficient w ay to utilize the Middle Zon e in the East Sea has been

suggested.

T he m ethod of classifying provisional fishery agreem ent s, which is

established before the definite delimitation , into the Gray Zon e and W hite

<ABSTRACT>



Zone formula is becoming prev alent in international law . And according to

this , the New Fishery Agreem ent betw een Korea and Japan can be

con sidered to com e un der the rubric of the Gray Zone approach . How ev er ,

the better w ay to utilize the Middle Zon e in the East Sea w ould be to

operate it as a W hite Z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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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章 序 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8년 9월 한국과 일본간에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면서부터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 독도 영유권 침해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협상되고 있는 2000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x clu siv e Economic Zone :이하 EEZ라 함) 입어교섭 과정에서도 중간수

역의 자원관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끌어왔던 것은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의 관련성이

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중간수역은 한일어업협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997년 11월 체결된

일·중 어업협정에는 잠정조치수역 이라는 협정상 명칭으로 중간수역이

있고, 1998년 11월 가서명된 한·중 어업협정에는 과도수역 및 잠정조치

수역이라는 협정상 명칭을 가진 중간수역이 있다.

즉, 한반도 주변에서 새로이 태어난 어업협정들이 모두 잠정적인 어업

협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많은 잠정어업협정들이 단기간내에 생겨나면서,

중간수역의 자원관리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 논쟁은 동해 중간수역이 공동

관리수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쟁점이 됐다.

논쟁에서 각기 상반된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중간수역 자

원의 공동관리가 독도의 공동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의 주장에서는 잠정어업협정의 법리에 대한 고찰이

나 중간수역에 대한 국제사례 분석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대부분 조항들은 지금까지 관습법화된 것들을 반영하

고 있지만, EEZ 문제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새롭게 성문화되어 탄생

한 규범이다. 따라서 EEZ 경계획정문제도 새로운 문제인 만큼 유엔해양법

협약 제74조/ 3항에 규정된 EEZ 체제에서의 잠정조치에 대한 규정은 새로



운 성문화된 국제법 규범인 것이다.1)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 또는 Inter im Measure)」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인 것이 확정되기 전에 취해지는 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는 「가처분 조치」(Interim Measure)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는 본 안에

대한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 당사국의 권리를 보존하거나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에 규정된 잠정조치도 일반적 잠정조치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3항의 잠정조치는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

과 구체성이 있다. 동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잠정조치는 잠정약정(provi-

sional arrangement )의 의무를 포함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는 경계획정에 관한 최종적 합의를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잠정어업협정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볼 때도 아직 초기단계에 있

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도 「EEZ 경계획정의 원칙 및 방법」에 관

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던 데 반해, 「잠정조치」에 대하여는 그다지 많

은 관심이나 토론이 없었다.2)

2. 연구방법과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된 기존 문헌과 자료

를 분석하여 중간수역에 대한 법적인 성격을 협정문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된 기존

1) Lagoni, "Interim Measures Pending Delimitation", A m erican J 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8, p.349.

2) Oxman,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 The
Seventh Session(1978)", A m erican J 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3,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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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章 序 論

문헌조사에서는 협정문과 그와 관련되어 협정수역으로서의 배타적경제수

역과 협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중간수역에 대한 문제가 대상이 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제정과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문헌과 토론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세계적인 국제법 논문집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

는 EEZ 경계획정과 중간수역문제와 이의 운용에 대한 이론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일 및 한·중 어업협정에서 설정된 중간

수역과 EEZ 경계획정에 대한 법적인 논쟁문제를 세계적인 이론체계 속에

서 정립하고자 한다.

2 ) 연구내용

본 연구는 경계획정 이전에 잠정조치에 대한 기존의 개념, 잠정어업협

정의 법리 및 중간수역과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조항의 해석 그리

고 동 조항의 입법역사, 타국의 잠정어업협정이 설정한 중간수역의 사례,

중간수역의 분석에 관한 국제법학계의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중간수역과

EEZ 경계획정에 관한 국제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일어업

협정상 동해 중간수역의 성격과 운용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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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章 暫定協定과 中間水域에 관한

유엔海洋法 規定

1. 개 요

국제사회에서 인접국간 잠정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간수역을 설정하

는 이유는 두 국가간에 EEZ 경계획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의 양 국가간에 EEZ 경계획정이 되어 있다면, 중간수역을 설

정할 필요도 없이 EEZ경계선으로 바다를 양분하여, 각 국가가 자기 바다

에서 주권적 권리에 따라 자국의 EEZ 어업법을 실시하고, 타국의 어업인

및 어선에 대해서는 입어허가를 해 주고 자기 바다에서의 타국어선의 불

법조업을 감시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간 경계획정은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대단히 어

렵고 또 오랜 시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전세계에 EEZ의 중복수역 문제가 발생한 수역은 400여 군데가 있으나,

이 중 경계획정이 이루어진 곳은 1/ 3에 지나지 않는다.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증복수역에서 석유 등 비재생자원의 개발은 유보되겠지만 중복수역

에서 어업행위는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중복수역에서는 효율적인 어업규제의 부재로 인해, 더 많은 어

선이 조업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자원 남획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각 연안국이 타방국의 어선 또는 제3국의 어선에 대해 단속

권을 행사하다가 양 연안국간 관할권의 충돌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은 다음과 같은 잠정협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의 규정된 합의(EEZ 경계획정을 의미)에 이르는 동안, 관련

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용적인 성격의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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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EEZ 경계획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경

계획정 이전에 관련국들이 잠정약정을 체결하는 노력을 다할 것을 규정하

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이 어떻게 성안되게 되었는지 살펴본 후, 이 규정의 해

석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의 입법역사3)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협정에 대한 규정인 제74조 제3

항의 규정이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과정에서 어떻게 성안되었는지 알아보

기 위해서는 우선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성안과정

부터 알아보자.

1) 유엔해양법협약 성안과정과 경계획정문제 논의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은 1967년 유엔총회에서 몰타의 Arbid Pardo 대사

가 국가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할 것을

제창한 데 대해 유엔총회가 심해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특별위원회는 제3차 해양법회의의 준비업무를 맡게 되었다.

제3차 해양법회의는 1973년 뉴욕에서 시작되었고 그 결과인 유엔해양법

협약은 1982년에 채택되었다. 유엔해양법 회기기간 중 EEZ 경계획정에

관한 제74조와 대륙붕경계획정에 관한 제83조는 함께 협의되었다.

1973년 Sea- Bed Committee의 논의에서는 경계획정에 적용될 원칙으로

서 중간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대립되었다.

이때 터키는 모든 관련 요소(Relev ant Cir cum stances )를 고려한 형평의

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Commentary, Vol. 2,
pp.796∼816, pp.94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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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주장했고, 몰타·일본·호주·노르웨이 등은 중간선 원칙을 주장

했다. 중국은 다소 특이하게 경계획정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협의를 통하

여 공동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아르헨티나와 14개 아프리카국

가들은 경계획정은 국제법에 따라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1974년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 제 2차 회기에서 그 동안 제출된 13개의

W orking Paper s를 정리한 Main T ren ds가 나왔다. 이 Main T rends는

400여개의 조항과 대안(Alternatives )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 2차 회기에서 터키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그리스는 합의에 따른 경계선을 주장했고, 네덜란드·루마니아는 합의에

의한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경계획정을 주장했고, 아일랜드는 형평의 원칙

을 주장했고, 일본은 중간선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간선을

넘어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케냐

와 튀니지아는 형평한 분리선(equitable dividing lin e)을 주장했다.

197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회기에서는 비공식 단일교섭초안

(ISNT : Informal Single Negotiation s T ext )이 만들어졌다.

1975년에 제 2위원회는 경계획정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체

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 결과에 따라 ISNT에서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중간선이며, 경계획정에 있어서

는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

이전에는 중간선까지 권리를 행사할 것 을 규정했다.

1976년 봄 뉴욕에서 열렸던 제4차 회기에서는 수정단일교섭안(RSNT :

Revised Single Negotiation T ext )이 만들어졌다.

제 4회기에서는 키프로스·스페인·캐나다 등이 경계획정의 원칙에 관

하여 중간선을 주장했고, 아일랜드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했다. 그리스는

대향국간에는 중간선의 원칙을 인접국간에는 형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때 RSNT는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중간선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경계획정에는 모든 관련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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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제 5차 회기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주요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

로 논의할 5개의 Negotiatin g Group을 설립하였으며, 이때 NG5가 경계획

정문제를 담당했다.

1977년 뉴욕에서 열린 제 6차 회의에서는 경계획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서 중간선 원칙을 주장하는 그룹과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그룹이 팽팽

하게 대립하였다. 이 회기에서 ICNT (Informal Composite Neg otiation

T ext )가 만들어졌다. 1979년 봄 제네바에서 ICNT / Rev .1이 작성되었다.

1978년 제7차 회기에서는 해양법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난제를

Hard - Cord Issues 로 구별하고, 이 문제의 교섭을 7개의 그룹에 분담했

는데, 경계획정 문제는 NG7에서 맡았고, 동 그룹의 의장은 핀란드 출신의

Eero J . Manner가 되었다. 1980년 봄 뉴욕에서 열린 제9차 회기에서는

ICNT / Rev .2이 만들어졌고, 그해 여름 제네바에서 열린 제9차 회기 속개

회의에서는 협약 비공식초안(IT )이 작성되었다.

1981년 Official T ex t가 만들어졌고, EEZ 경계획정과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조항인 제74조와 제83조가 이때 비로소 합의되기에 이르렀다.

2 ) 제74조 제3항 및 제8 4조 제3항 성안 역사

제3차 유엔해양법회기 기간동안 EEZ 경계획정에 관한 제74조와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제83조는 함께 협의되었으며,「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조

치」에 관한 문제는 경계획정 조항의 하나로서 함께 논의되었다.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조치」의 문제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주요

문제 또는 경계획정과 관련된 핵심 문제로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다.

1973년에 Sea - Bed Committee에서의 논의에서 경계획정에 적용될 원칙

으로서 중간선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대립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경계획

정 이전에 적용될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1974년 제3차

해양법회의 제2차 회기시 제2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경계획정 이전에 적

용될 잠정조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잠정조치에 대해 제일 먼저 제안을 한 나라는 네덜란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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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합의에 의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

고 경계획정 이전에는 중간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스는 합의에 따른 경계선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중간선

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중간선을 주장하면서, 합의가 없을 때에

는 중간선을 넘어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것을 주

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잠정조치로서이기는 하지만 중간선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이 제안에 동의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아일랜드는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형평의 원칙을 주장했고, 다른 나라

가 신의칙에 따라(bona fide) 주장하는 경계선내의 수역에서 개발이나 탐

사활동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아일랜드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Pending an agreem ent for w hich provision is m ade in the preceding

paragraph s , no St at e is entit led t o carry on exploration or exploit at ion

activities in any areas which are claim ed bona fide by any other St at e

ex cept w ith the express con sent of that St at e, provided such a claim

is not incon sist ent w ith the principles laid down in this art icle."

1975년도 제3차 회기시의 ISNT는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형평의 원칙

을 규정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중간선이며,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모든 관

련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 이전에는 중

간선까지 권리를 행사할 것을 규정했다.

ISNT의 제6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Pending agreem ent , no St at e is ent itled to extend it s Ex clu sive

Economic Zone beyond the m edian line or the equidistance line."

이와 관련, ISNT는 EEZ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획정 이전에 적용될 잠정

조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만, 영해나 접속수역의 경계획정 이전에

적용될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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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제4차 회기에서는 이때의 RSNT는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형평

의 원칙을 규정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중간선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경계

획정에는 모든 관련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경계획정 이

전의 잠정조치와 관련하여서 잠정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RSNT 이전까지만 해도 경계획정 이전에 권리행사의 한계선으로서 중

간선을 활용하지는 주장이 많았으나, RSNT에서는 중간선이 삭제된 것이다.

그 이유는 경계획정 이전에 중간선을 활용하도록 하면 경계획정이 촉진

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획정이전에 어

떤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RSNT 제6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Pending agreem ent or settlem ent , the States concerned shall m ake

provisional arr angem ent s , taking int o account the provision s of

paragraph 1."

이 규정에서는 과거 ISNT 규정이 중간선 너머로 어떤 활동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금지적 규정」(pr ev entive approach )인 데 반해, RSNT는

「적극적 규정」으로, 경계획정 이전에 잠정약정을 통해 개발활동을 촉진

하도록 하는 취지(incentiv e approach ) 를 담고 있다.

이런한 RSNT의 규정은 1977년 ICNT 그리고 1979년 ICNT 제1수정판

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경계획정의 원칙으로서 중간선을 지지하는 국가들

은 경계획정 이전에 잠정조치로서도 중간선을 주장했으나, 경계획정의 원

칙으로서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중간선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 ent s ) 만을 언급하고 있는 RSNT의 규정

방식을 지지했다.

형평의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경계획정 이전에 잠

정조치로서 중간선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상 잠정조치인 중간선이 경계획

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우려되었던 것이다.

1977년 제6차 회기에서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조치와 관련하여, 스폐인

은 합의에 이르기까지… 분쟁당사국은 상호간에 대체안(altern ativ e)에 합

의하지 않는 한, 중간선 또는 등거리 선을 넘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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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경계획정 이전의 잠정조치로서 중간선을 주장하는 그룹의 Prev entiv e

Approach와 형평의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Incentive Approach 차이

는 1978년도 봄에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 의해 구성된

Negotiation Group 7 (NG7)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다.

1978년도에 중간선을 지지하는 20개 국가그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

였다.

"Pending agreem ent or settlem ent in conform ity with paragraph s 1

and 2, the parties in the dispute shall refrain from ex ercising

jurisdiction beyond the m edian or equidist ance line unless they agree

in alt ernativ e int erim m easures of mutual restr aint ."

이에 대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30개 국가 그룹은 RSNT의 규정을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 그룹의 입장차이가 대립되는

가운데 양 그룹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로코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놓았다.

"Pending the conclu sion of an agreem ent or sett lem ent , the St at es

concerned shall abst ain from any m easure which could prejudice a

final solution or in any w ay , aggrav ate their conflict , and shall

endeav or t o reach mutually acceptable, provisional arrangem ent s ,

regarding the activ it ies in the 'bona fide ' disputed area"

1978년 가을 제7차 속개회의에서 NG 7의 의장 E . J . Manner (핀란드 판

사)는 모로코의 제안이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 회의

에서 파푸아 뉴기니는 경계획정 이전에 분쟁수역에서 경제적 활동을 유보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1979년 봄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유엔해양법협약 회기에서는 인도·이

라크·모로코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 제안의 내용은 경계획정 이

전에 합의에 의한 잠정약정(provisional arr ang em ent s )을 규정하는 것과

더불어, 경계획정 이전에 관련 당사국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타방국의

이익을 위험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잠정약정이 최종적인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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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에 대해 여러가지 수정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합의되지는 못했다.

1979년 뉴욕 제8차 속개회의에서는 제8차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 규정의 끝에 이러한 과도기에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이르는 것을

위험하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넣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모아졌다.4) 이 안은 다음과 같다.

"Pending agreem ent or settlem ent , the States concerned shall, in a

spirit of cooperation , freely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 ent s .

Accordingly , they shall refrain from act iv ities or m easures which m ay

aggrav ate the situation or jeopardize the int er est s of either State,

during the tran sitory period.

Such arr angem ent s , w hether of mutual r est raint or mutual

accomm o- dat ion , shall be w ithout prejudice t o the final solution on

delimitation ."

상기 안은 1979년 제8차 회기 및 제8차 속개회의에서 내용이 거의 그대

로 반영되어 현재의 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의 규정을 이루고 있다.

4) Reports of the United States Delegation to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 T he Law of the Sea Institute Occasional Paper , No.33.
pp.2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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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章 境界劃定 이전 관계국의 基本的
權利·義務 關係

1.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의무

제74조 제3항 첫 부분에 의하면, 관련 국가는 실용적 성격의 잠정약정

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EEZ 인접국간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영유권분쟁으로 인하여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사국은 경계획정 이전에 일반국제법상관련규범을 고려하면

서 그 목적과 대상에 비추어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교섭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잠정약정은 관계 연안국들이 EEZ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이전에도 체결

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잠정약정의 취지는 경계획정 대상수역의 잠정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제74조 제3항의 교섭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해진다. 물

론 관계 당사국들은 잠정약정에서 특정한 개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

써 경계획정의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노력을 다한다(shall make ev ery

effor t ) 의 법적인 의미이다.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단순히 비구속적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

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따라서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규범의 위반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관

련 당사국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잠정체제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

니다. 잠정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성실하게 하면 된다.

잠정약정이 필요한 상황은 인접 또는 대향한 연안국들이 서로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는 수역이다.

이 수역은 복수의 국가가 동 수역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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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주장하는 경합수역이므로 권리 및 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한 당사국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타국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에 따른 권리 충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그러한 교섭은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in a spirit

of under standing an d cooperation ) 하여야 한다.

이해와 협력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in g ood faith )를 의미하

는 것이다. 신의성실 의무는 협력의 의무(an obligation to cooperate)와 실

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이러한 협력의 의무는 예컨대, 유엔해양법협약 제123

조상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연안국간의 협력의무 규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 국제법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의무도 중요한 협력의 의무이다.

신의성실하게 의미 있는 교섭을 이행할 의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

소는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모든 국제관계의 기초가 되는 원칙(a prin ciple

underlyin g all international relation al relation s ) 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유엔헌장 제33조에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정되는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5)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교섭은 형식적인 교섭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교섭에서 일국이 자국

의 입장만 고수하고 그것을 수정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없다 고 보았다.6) 그러나 신의성실한 교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합

의할 의무는 아니다.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의무와 관련한 판례로서는 북해대륙붕사건 이외에

도 Lac Lanoux 사건7)이 있으며, 에게해 대륙붕사건 때 터키는 그리스가

의미 있는 교섭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문제의 수역 범위

규정에 대해서조차 합의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8)

5)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1969 ICJ Rep. at 47, para. 86.
6)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1969 ICJ Rep. para. 85.
7) 12 Repo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s 285(1956).
8) ICJ Pleading(Aegean Sea Continental Shelf) 69, 70, Para. 10.(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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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한 교섭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경계획정 교섭에서 일방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또는 합리적인 비

례성(propotion ality )을 결여한 극단적인 주장을 한다면 상대방은 그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300조상 또는 일반 국제법상 권리의 남용이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의 목적과 대상에 비추어 볼 때, 잠정조치

수립을 위한 교섭의 대상이 되는 수역은 관련국가가 서로 상반되는 견해

를 가진 수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선언 등으로 공식적으로 표명되거나 타방국가에 대한 항

의 또는 자국민에 대한 어업허가나 외국회사에 대한 개발권 부여 등을 통

해 묵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입장 표시는 연안국이 자국의 그러한 행동이 현행 국제법상 합

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면서 신의성실하게 표명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취지에서 유엔해양법회의 과정에서는 신의칙에 따라(bona fide) 주

장되는 경계가 중복되는 수역 이라는 문구가 제시되기도 한 것이다.

튀니지아와 리비아간 경계획정사건에서 양 국가가 주장하는 수역이 광

범위하게 중복되었으나 각 국가가 외국기업에게 준 개발권 수역은 좁은

수역에서 중복되고 있었다.

에게해 사건에서 터키는 그리스가 이미 외국회사에게 개발양허권을 준

수역이 자국의 대륙붕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국의 수역범위를 주장

하였다.

그러나 항상 관계국이 주장하는 중복수역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중복수역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문제는 한층 더 복

잡해진다. 이러한 경우는 우선 제3국이 관련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리비아와 튀니지아는 인접한 국가로 바다쪽으로 제3국이 존재하기 때문

에 중복수역의 바다쪽 경계가 모호했다. 중복수역의 범위가 분명치 않은

경우는 경계획정에 적용될 원칙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영국과 프랑스간 대륙붕 사건에서 나타난다. 이

와 같이 중복수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중복수역의 범위를 확

인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교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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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교섭을 할 의무는 최종적

인 경계획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

는 관련 국가가 경계획정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경계획

정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의무는

일정한 수역에 대한 주장이 중복되는 것이 드러날 때 발생하나, 적용될

경계획정의 원칙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경계획정의 전제 조건으로 영토분

쟁의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잠정조치의 목적이 관련국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면 이러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도 볼 수 있다. 잠정조치를 위한 협의의 의무는 최종적 경계획정이 합의

되면 종료된다.

2. 상호자제의 의무(Obligation of Mutual Restraint)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관련 국가는 최종적 경계획정에

이르기 전까지 최종적 경계획정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해서

는 안 될 법적 의무를 가진다.

이것은 관련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 행사를 제한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고 하여 중복수역에서 관계국이 해양생물자원을 완전히 이

용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상호자제의 의무는 국제법상 분쟁의 악화 방지 의무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것으로 것으로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

약 제18조가 있다.

동 조항은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 협정의 서명국이 협정의 대상과 목적

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 조항의 성안 과

정에서는 조약의 교섭과정에서도 교섭중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

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동 비엔나 협약의 성안과정에 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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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했던 Humphrey W aldock은 만약 어떤 나라가 영해 경계획정 이

전에 경계획정 대상수역에서 석유를 다 채취한다면 그것은 비엔나협약 제

18조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9)

원래 잠정조치 또는 가처분 조치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분쟁 해결 이

전에 관계 당사국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제41조에 의한 가처분 조치와 유엔해양법협약 제 290조

에 의한 가처분 조치는 다 같은 취지의 것이다.

이러한 상호자제의 의무는 최종적 경계획정이 이루어지면 소멸되는 것

이므로 한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의 발생과 종료시기에

대하여는, 경계획정 교섭이 시작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 주장이

발생한 때 발생하고, 경계획정 교섭이 중단되어도 유지되며 최종경계획정

이 이루어졌을 때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중복수역에서의 상호 자제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스웨덴과 덴마크간

Kattegat 주변 대륙붕에 관한 경계획정 문제에서 언급되었다. 양측이 덴마

크의 일부 섬들의 기점 사용 문제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1979년

경계획정 교섭이 중단되었다.

교섭이 중단되자, 스웨덴 정부는 분쟁수역에서 어떠한 자원개발도 해서

는 안될 것이라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덴마크 정부는 1983년 이를 무시하

고 자국의 한 업체에 시추작업 허가를 내주었다. 스웨덴 정부의 항의 속

에서 덴마크 회사의 시추작업이 계속되었으나 상업성 있는 자원이 발견되

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간 분쟁이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

상호자제의 의무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제

74조 제3항이 열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최종적 경계획정을 위태

롭게 하거나 최종적 경계획정을 방해하는 것인지 살펴 보아야 한다. 즉,

중복수역에서의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터키와 그

리스간 에게해 대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다음과 같은 판시는 동

논의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9)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T reaties, Official Records of the
First Session, UN Doc. A/ Conf. 39/ 11 para.26(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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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章 境界劃定 이전 관계국의 基本的 權利·義務 關係

터키가 행한 탄성파 탐사는 모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과적

(transitory ) 성격의 것이며, 대륙붕의 海底상 또는 그 위에 구조물의 설치

와 같은 것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터키가 분쟁대상수역에서 천

연자원을 실제 개발하거나 그 밖의 이용을 시작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10)

1972년 영국과 아이슬란드간 어업관할권 분쟁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

는 잠정조치로서 영국이 아이슬란드의 어업수역에서 기존의 1960∼69년간

연평균 어획량을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상기 두 사건에서 나타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적어도 탄성파 탐사

나 전통적 조업은 관계국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prejudice)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이며, 한편 석유의 채취와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10) 1976 I CJ R ep.
"…T he continued seismic exploration activities undertaken by T urkey are all of
the transitory character just described, and do not involve the establishment of
installations on or above the sea- bed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 no
suggestion has been made that T urkey has embarked upon any operations
involving the actual appropriation or other use of natural resources of the areas
of the continental shelf which are in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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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國際法上 暫定漁業協定의 槪念

分類 및 事例

1. 잠정약정의 개념

우선,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상 잠정약정11)은 둘 이상의 국가간

약속이다. 따라서 그것이 문서 형태라면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

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는 조약이

라 함은…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 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다.

잠정약정은 일반 국제법상 조약이므로 다른 일반조약과 마찬가지로 제3

국에게 권리나 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

엔나 조약은 제34조에서 조약은 제3국에 대하여 그 동의 없이는 의무 또

는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로마법상 법언

인 res inter alios acta"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잠정약정은 동 약

정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리적 범위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음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에 따르면 그러한 잠정약정은

실제적 성격(practical natur e) 의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잠정약정이 문제

수역의 이용과 관련한 실제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경계획정 문

제나 경계획정과 관련된 영토 문제들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잠정약정은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잠정체제는 문제수역 자원이

용의 준비적 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최종적 경계획

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잠정약정상의 共同漁撈水域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11)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의 "arrangement"를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1996년 발간
된 국제법에 관한 해양법협약 영한 대역본에는 約定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일본

에서는 이를 取極 으로 번역하고 있다. 일본어에서 취극은 결정이나 약속의 의미임.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arrangement"라고 용어를 쓰고 있어도 그것이 문서로 된
국가간의 합의인 이상 조약(treaty)이 되며 따라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을 받게 됨.



第 4章 國際法上 暫定漁業協定의 槪念 分類 및 事例

경계획정이 영구히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잠정약정이 영속적인 것

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잠정약정을 종료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잠정약정에 종료조항이 없

다면 잠정약정의 성격상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56조 1항은 조약의 종료에 관하여 명시적

인 규정이 없더라도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상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를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잠정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잠정약정이나 또는 잠정약정체제하에서의 개발활동은 추후 최종적 경계획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잠정약정하에서의 개

발 활동은 최종적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창출해 낼 수가 없

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국가는 추후 경계획정 교섭에서 잠정약정과 일관

성이 없는 주장을 하여도 금반언(E stoppel) 원칙 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렇지 않다면, 1962년 캄보디아와 태국간의 프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태국의 금반언 원칙 준수 의무를 인정하여 캄보디아의

승소 판결을 내렸듯이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잠정약정의 유형과 사례

경계획정에 이전에 관련국가들이 중복수역내에서의 자원개발 행위를 전

면적으로 중지하는 것(Morator ium )에 합의할 수도 있다. 또한 전면적인

중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자원의 개발 또는 특정 개발방식의 금지만

을 합의할 수도 있다.

예컨대 중복수역에서 관련국가들이 석유, 천연가스와 같이 비재생적자

원에 대한 개발은 중지하고, 어족자원에 대해서만 개발하기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획정 이전에 해양생물자원의 이용과 관리 방식은 "W hite Zone"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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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Gray Zone"방식으로 대별하여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시 NG7의 의장이었던 Manner가 개념화한 데서

비롯된다.12)

일반적으로 W hite Zon e Approach는 중복수역을 사실상 공해와 같이 간

주하여 모든 어선에 대하여 자유로운 조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반면,

Gray Zone 방식은 중복수역에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해양법학자인 Churchill은 White Zone 방식과 Gray

Zone 방식 외에도 Light Gray Zone 방식과 모호한 여타방식(Miscellaneous )

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각 방식별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Gray Zone 방식

Gray Zone의 대표적 방식은 1976년 소련과 노르웨이간의 바렌츠해를

대상으로 한 어업협정13)이다.

1977년도에 양국이 EEZ(당시 소련은 EFZ 선포, 1984년 EEZ로 전환)를

선포함으로써, 바렌츠해에서 양국의 EEZ(EFZ)가 중복이 되자 잠정어업협

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양국이 EEZ를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선포한 대륙붕에 대해서도 그 획

정에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EEZ 경계획정이 어려울 것은 공

히 예견되는 바였다.

경계획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바렌츠해는 매우 중요한 어장이었기 때문

에 양국은 이 수역에 잠정관리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리하여 양

국간에 1978년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67,500 평방킬로미

터의 명확한 수역 범위에 적용되었다.

1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onf. Doc. NG 7/ 23.
13) 협정문 내용은 별첨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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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1> 소련과 노르웨이간 바렌츠해에서의 잠정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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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Gray Zone은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수역을 대부분으로 하면서도 경

계획정과 관계 없는 순수 노르웨이 수역 및 순수 러시아 수역도 일부 함

하고 있었다.

이 수역에서의 연간 총어획량은 노르웨이-소련 어업위원회에서 해마다

결정되었다. 그 총어획량은 양국간에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며, 일부는

양국간 합의에 따라 제3국에도 할당되었다.

이 협정은 또한 漁具 및 漁法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각국은 동 수역에서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국주의를 체택했으며, 제3국 선박의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해 어업허가

를 내준 국가가 단속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협상대표단 중의 한 명이 소련 스파이

라고 하여 처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이 협정은 그 이후 계속 1

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고 있다.

Gray Zone 방식의 다른 예는 1977년 덴마크와 스웨덴간 Kattegat 주변

수역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당시 양국이 200해리 수역을 선

포하면서 양국간 12해리 이원의 중복수역에 대해서는 공동관리 체제를 설

정한 것이다. 이 협정은 1984년도에 양국이 EFZ 및 대륙붕 경계획정에 합

의하면서 폐지되었다.

Gray Zon e 방식의 또 다른 예는 1977년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다드 토바

고간에 체결된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트리니다드의 북부와 남부에 각각 Gray Zon e을 설정하고 여

기에 각종 어업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 협정에서는 양국간 어업공동위

원회가 동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서 살펴본 Gray Zone 방식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경계획정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4)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다드 토바고간 협정을

제외하고 앞에서 예를 든 협정들은 모두 경계획정 문제가 언급되었다.

14) David Colson은 해양법상 Grey Zone의 사용에 대해서 다른 의미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Colson에 의하면 경계선이 중간선이 아닌 경우, 그 경계선이 A국가
의 수역범위(영해는 12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의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 경우 A국의 수역범위 밖에 존재하나 B국의 수역범위내에 있는 수역으로서
경계획정으로 A국의 수역내에 있는 수역이 Grey Zone 또는 Grey Area라고 설명하
고 있으며, 그러한 예로서 1973년 미국과 터키간의 영해경계획정을 들고 있음.
Jonathan I. Charney & Lewis M. Alexander , International M aritim e B oundaries ,
pp.67∼69.

22



第 4章 國際法上 暫定漁業協定의 槪念 分類 및 事例

2 ) White Zone 방식

White Zone 방식으로 대표적인 예는 1977년 스웨덴과 소련간 어업협

정15)이다.

이 협정에서 양국은 최종적 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복수역에

서 어업에 관할 관할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림 Ⅳ- 2 > 소련과 스웨덴간 발틱해에서의 잠정어업협정

15) 협정문 내용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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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협정의 부속의정서는 그러한 합의(경계획정)에 이르기

전까지 어느 당사국도 그러한 경계에 대한 장래의 교섭의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일방적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복수역의 면적은 약 13,000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수역에서

양국은 어업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수역내의 어업자원은

다자적 차원에서 국제 발트해 어업위원회 에서 관리되었다. 1988년 양국

이 EEZ 경계획정에 합의함에 따라 이 협정은 종료되었다.

스웨덴은 또한 1977년 핀란드 및 폴란드와도 W hite Zone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스웨덴과 폴란드간 어업협정은 1989년 양국이 경계획정에 합

의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나, 스웨덴과 핀란드간의 어업협정은 아직까지 계

속되고 있다.

3 ) 기타 방식

상기 두 가지 분류방식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나, 이 양분

법으로는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어업관리 체제도 있다.

공동어업관리체제이기는 하나 수역의 범위가 중복수역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범주의 것은 예컨대 미국과 캐나다간

의 북태평양과 베링해의 넙치어족의 보존에 관한 1953년 협약에 대한

1977년 개정 의정서 이다.

이 개정의정서는 북태평양상 미국과 캐나다간의 전어업수역에 적용되었

다. 이 광범위한 수역에서 넙치어업은 양국간 태평양 넙치 위원회에 의해

서 규제된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경계획정이 될 때까지 위원회가 채택한 어업규제가

실시되며, 미국과 캐나다는 이 수역에서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

을 행사할 수 있고, 제3국의 어선에 대해서는 양국이 모두 단속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상기 미국과 캐나다간의 어업협정을 Churchill은 「Light Gray Zone」이

라고 개념화하였다.

Churchill은 Light Gray Zone의 또 다른 예로 1989년 덴마크(그린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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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노르웨이(쟌 메이얀)간의 Capelin 어업에 관한 협정이 있다.16)

이 협정의 적용수역도 그 개념적 범위는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는 정해지

지 않았다.

이 협정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매년 Capelin의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이슬

란드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게 된다. 일단 총허용어획량이 정해지면 아이

슬란드가 총허용어획량의 78%를 차지하고,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각가

11%를 갖게 된다. 이 협정에서는 단속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

Churchill은 유럽연합의 공동어업정책도 회원국들의 전체 EEZ라는 넓은

수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Light Gray Zon e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분류가 좀더 어려운 협정도 있다.

그러한 것의 예로서는 1989년 캐나다와 프랑스(St . Pierre and Mique-

lon )간 뉴펀들랜드에서의 어업협정을 들 수 있다.

동 협정은 분쟁수역에서 각국의 조업이 어종의 밀도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정도의 어획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속에 있어서는 기국주의를 적용

하였다.

명확한 분쟁수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Gray Zone의 요소가 있

으나 어느 정도의 관리는 모색하고 있으나 어업규제가 원칙적인 방침에서

끝난다는 점에서 Grey Zon e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점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공해와 같은 어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W hite

Zone이라고 하기에는 더욱이 어렵다.

1981년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EEZ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잠정어업경계

선을 획정하였다. 추후 이 잠정어업경계선은 양국간 EEZ 경계선으로 합의

되었다.

16)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쟌 메이얀)간에는 1980년에 경계가 획정되었으며, 덴마크(그
린란드)와 노르웨이(쟌 메이얀) 간에는 1993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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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경위

만약 한일간에 EEZ 경계획정에 합의하였다고 한다면, 한일어업협정17)

에서는 중간수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일간에

경계획정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수역이 설정된 것이다. 이는 한

일어업협정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계획정 이전에 합의되는 잠정어업

협정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중간수역을 설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1996년 일본이 신어업협정의 체결을 적극 주장하고 나설 때,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先EEZ경계획정, 後어업협정체결이었다. 경계획정을 뒤로 미루

고 잠정어업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한 쪽은 일본측이었다.

1996년 8월 일본은 새로운 어업협정안의 요지를 제시하였는데, 동 협정

안은 양국의 연안으로부터 일정 수역만을 연안국의 EEZ로 하는 것이었으

므로, 그 이원(以遠)의 수역은 자연스럽게 중간수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향후 어업교섭은 EEZ 경계획정

교섭과 연계, 병행하여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1997년 1월 일본 벳푸에서 열린 한·일간 정상회담에서, 일본측은 1997

년 중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어업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국측이 협

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교섭촉진에는 동의하면서도 어업문제의 EEZ 경계획

정과의 연계입장을 표명하고 교섭시한 설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

을 표명하였다.

1997년 8월 우리측은 동해에서 잠정어업경계선을 획정하여, 이를 기초

로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동년 10월에는 영해

외측에 12해리 잠정어업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7) 협정문 내용은 부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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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일본측은 연안으로부터 X해리 방식을 적용하여 잠정어업

체제를 만든다면 최소한 52해리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97년 11월 우리측은 모든 영토로부터 32해리의 잠정어업수역을 설정

하고, 동해의 북방한계선 이북의 수역(대화퇴어장)은 현재의 조업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일본측이 제시하는 동쪽한계선인

135도는 수용이 불가함을 강조하였다.

일본측은 잠정어업수역인 X해리가 52해리보다 커야 한다고 주장하고,

본토에만 X해리 수역을 설정하고, 모든 섬은 12해리만 가질 것을 주장하

였다.

1998년 8월 일본측은 서쪽 한계선의 인정, 동쪽 한계선의 135도선 요구,

대화퇴 일부수역을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교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98년 9월에 한일양국은 동해중간수역의 범위(대화퇴, 서쪽 한계선, 동

쪽한계선 등 포함)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한일양국은 중간수역에 기초한

어업협정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원래 EEZ 경계획정이라는 것이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기 때

문에 한일간에 중간수역에 기초한 잠정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당연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중간수역을 暫定水域이라고 부르며,18) 특히 동해 중간수역

을 北部 暫定水域이라고 하고 동중국해의 中間水域을 南部 暫定水域이라

부르는 경향도 보인다.19) 또한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배경에 대해서는 독

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양국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 주변의 해역을 양국어민이 조업할 수 있는 잠정수역으로 하는 데 양

국이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0)

18) 日本「水産經濟新聞」, 1998년 9월 30일자 1면 및 2면 보도.
19) 坂元茂樹, 新韓日漁業協定의 意味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 1999, pp.45∼65.
20) Ibid ,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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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 방식

<그림 Ⅴ- 1> 한 일 어업협정도

모두 15개의 면으로 구성된 동해 중간수역은 어떤 획일적 원리에 의해

서 그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고려사항도 없이

그어진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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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중간수역의 획선시 고려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울릉도 및 일본 오끼도로부터의 35해리선을 고려

- 울릉도로부터의 35해리선을 고려한 서쪽 한계선

- 동쪽 한계선으로서 일본측의 135도와 우리나라의 136도선이 절충된

135도 30분의 동쪽 한계선

- 남북한 해상 북방한계선을 고려

- 대화퇴 어장의 확보

- 오끼군도 주변의 어장성과 울릉도 이남의 어장성

이처럼 이 선들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합

의에 이른 것이지, 영해기선으로부터 X해리 방식 등 어떤 단일공식에 의

해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유의할 점은 상기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은 중간수역 설정의 교섭에 있

어 고려사항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해 중간수역의 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각국이 자국의 EEZ로 간주하는 수역의 형평성이었다.

수역설정에 있어서 적어도 양측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체적인 균

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려사항속에서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중간수역을 구성하는 선들

에서 기점, 중간선, 200해리 외측선, 경계획정의 원리는 찾아볼 수 없다.21)

21) 정해웅, EEZ체제와 한일어업협정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 199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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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章 東海 中間水域의 法的 性格에 관한

國內 論議動向

1. 중간수역과 독도영유권

이번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 이후, 동해 중간수역에 대한 국내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동해 중간수역 설정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의 쟁점은 이번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동해 중간수역의 한·

일 공동관리 여부이다.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동해 중간수역 설정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견해와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어업협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다른 문제

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은 다음을 그 근거로 들고 있

다.22)

첫째, 협정의 제목이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둘째, 이 협정의 전문에서 협정의 목적을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

존, 관리 및 최적이용이라 명시하였다.

셋째, 협정의 내용이 양국간 어업협력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정 제15조를 통해 이 협정은 한·일간에 체결되는 어업

에 한 협정으로서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룰 뿐 어업 이외의 다른 문제

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번 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견해차이는 어

22)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 한일어업협정, 동북아 신해양질서 구축에 기여 , 외교통상
부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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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협정 제9조의 좌표로 표시되는 동해의 중간수역 안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가 그 한 원인이다.

정부의 입장은 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을 기재하는 문서가 아니며, 특히

협정 제15조를 따로 두어 이번 협정이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는 아무런 영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의 배타적경제

수역에 대해 적용되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것으로

서 독도의 영해는 협정수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독도가 명백히 우리 영토인 것이 확실하나, 만일 독도영유권이

국제분쟁의 대상이라는 점을 한국이 인정하고 어떤 조약을 통하여 영유권

문제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그 사안은 어업협정에 관한 외교교섭이 아

닌 영유권 회담을 개최하여 거기서 합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영구적

효력을 갖는 영토조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즉, 이런 중대한 사

안은 유효기간 3년의 어업협정에 규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독도 영해는 우리 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에 의해서 설정되

었고, 이 법에 의해 독도 영해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할권을 행사할 것이

기 때문에, 독도 영해가 비록 동해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으나 그 이름

이나 좌표는 어업협정에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측 및 그와 입장을 같이 하는 입장은 독도와 그 영해가 협정상 한

국의 EEZ로 간주하는 수역에 둘러싸이지 않고 중간수역에 둘러싸여 있

다고 하여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입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

고 보고 있다.23)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또한 이번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

유권 문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24)

비슷한 예로 정부는 일·중 어업협정에도 양국간 분쟁이 있는 조어도/센

까꾸의 이름이나 좌표가 표기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어업협정과

영유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법재판소(ICJ )의 1953년의 영·

불간 멩끼에 에크레오 섬에 대한 다음의 국제판례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23) 정해웅, EEZ체제와 한일어업협정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 1999, p.27.
이서항, 한-일 어업협상 경과와 협정의 주요내용 , 해양정책세미나 「한-일 어업협
정의 평가와 대책」자료, 1999. 10. 23 p.11.

24) 박춘호, 1998. 9. 26일자「조선일보」, 시론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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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는 멩끼에-에끄레오 섬에 대해 영유권 분쟁 대상 도서들이 어업협

정상 공동어로수역의 범위 내에 위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ICJ는 당해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협정이 이 분쟁대상 도서의 영해에 대한 공동사용에

대해 규정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함으로써, 해역에 대한 공동이용행위

자체가 단순히 어업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섬의 영유권과는 무

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이다.25)

이러한 국제판례를 통해 도서 영유권 문제는 어업협정과는 별개의 것임

이 입증되었으며, 독도가 동해 중간수역에 위치한다고 해서 그 법적 지위

에 변경을 가져오지는 않음이 분명하다고 본다.

그러나, 독도의 지리적 위치가 동해 중간수역안에 위치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훼손이 가해졌다는 상반되는 견해도 존재한다.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독도가 중간수역안에 있게 됨으로써, 한국의 독도

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더 이상 보장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26)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독도를 양 체약국간에 합의된 중간수역 안

에 위치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잠정수역의 합의로써 분쟁도서에 관한 당

사국으로서의 지위까지도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한국이 독

도 영유권에 관하여 일본과 동등한 권원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된

다고 주장한다.27)

또한 동 한일어업협정이 한·일 양 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되

며,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의 외측경계 바깥에 설정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영해는 어업협정의 대상수역이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새 한일어업협정을

반대하는 측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과 관련하여, 영유권 분쟁이

25) I CJ R ep . 1953, p.58
…even if it be held that these groups lie within this common fishery zone, the

Court cannot admit that such an agreed common fishery zone in these waters
would involve a regime of common user of land territory of the islets and rocks ,
since the Articles relied on refer to fishery only to any kind of user of land
territoty.

26) 김영구,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새 한일 어업협정 , 독도대토론회 자료, 1998.
10. 21. p.21.

27) 최종화,「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의 관계」, 외교통상부, 1999. p.24에서 재인
용, 김영구,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사회과
학연구논총」, 제6호,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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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도서는 명백하게 제외되어야만 그 잠정합의가 과도기 동안 최종 합

의에 도달하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실질적인 잠정약정

이 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영해범위를 위시한 영유권문제를 협정상에

명기하지 않고, 모호하게 회피하였기 때문에 어업협정이 결과적으로 독도

의 영유권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다.28)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견해가 상반되는 것은 한일 어업협

정 제15조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협정 제15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

제법상 문제에 관한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

다 고 하고 있다.

정부는 제15조의 조항을 따로 둠으로써 이 협정은 국제법적인 다른 문

제에 적용이 되지 않음을 확실히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즉, 이 협정은 어

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타 법률문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할 수 없으며, 제

15조를 어업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

마저 줄 수 없는 배제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29)

정부측은 또한 협정 제15조에 의해 이 협정은 EEZ 경계획정이나 대륙

붕 경계획정과는 전혀 무관함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은 현재의 분쟁상태는 새 어업협정을 통하여 양국이 공

인한 결과로 되었으며,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업협정과 실질적으로 분리

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어떠한 의사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업협정 반대측은 당사국이 영유권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하려는 의사

가 명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한일어업협정상의 중간수역과 같은 경우에

는 영유권 문제와 어업의 문제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8) 최종화,「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문제와의 관계」, 외교통상부, 1999. p.26에서 재인
용, 김영구,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사회과
학연구논총」,제6호,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여기에 대해 최종화 교수
는 김영구 교수의 주장은 우선 조약 체결 교섭의 상대성이라는 현실은 감안하지 않

고 이상론에 기초한 주장이라 반박함.
29) 최종화,「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어업 및 자원 관리문제」, 외교통상부, 1999. 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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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이란 결국 주권적 영역권에서 연유되는 것으로서, 어업문제와 영

유권문제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 중간수역의 공동관리

두번째 논쟁인 동해 중간수역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관리를 하는 수역인

가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조약의 해석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해 중간수역은 어업협정 제9조 제1항에 있는 좌표들을 연결하

여 나타나는 지리적인 수역이며, 협정 제12조에 따라 한·일 어업공동위

원회가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하게 되어 있다.

부속서 I- 2-나항은 각 체약국은…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

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

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 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

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취한다 라고 하고 있다.

바로 여기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체약국이 공동위원회에 구속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각 체약국이 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각

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국의 국민과 어선을 대상으로 취할 조치를 정하

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정부측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관리의 개념은 관할권 행사 방식에 있어서

의 공동입법, 공동집행을 의미하고, 공동관리의 대상에 따라 해역의 공동

관리와 자원의 공동관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한-일 어업협정은

그 문언상 위의 어느 공동관리 개념도 함축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또한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은 당해 수역에 대해 공동관리 개념을 배제하기 위한 기술

적인 타협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업협정에서의 공동관리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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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므로 정확한 정의가 없으나, 국가간의 공동관리는 두 개 또는 그 이상

의 나라가 관할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해 중간

수역에서는 공동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요소가 일체 없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동해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수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동해 중간수역에서 입법적 관할권(pr escr iptive jur isdiction )과 집행

적 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 ) 중 어느 하나라도 공동으로 행사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공동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측 입장은 동해 중간수역이 공동관리수역인지의 여부는 어

업협정 제9조 제2항의 좌표들로 표시된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의 관리문제

와 비교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업협정 부속서 I- 3-나항은

각 체약국은 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

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

은 여기에서의 어업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라는 것은 동해 중간수역관

련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는 것과 명확히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 남부의 중간수역에서는 규제조치를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가 아닌 결정에 의하여 정하게 됨으로써 이는 양 체약국이 공동으

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곧 입법적 관할권(prescriptiv e jur isdiction )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따라서 제주도 남부 수역에서의 중간수역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와는 구별된다

는 입장이다.

정부측은 또한 부속서 I- 3-나항은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권을 규정함으

로써 동해 중간수역에 비하여 어업에 대한 공동관리의 개념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측은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는 그 자체로서 규제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약국이 권고를 받아서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게 적용할 조치

를 취함으로써 비로소 규제조치가 되는 것으로서, 공동위원회의 권고를

체약국에 대한 권고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법상 권고(r ecomm endation )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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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권고는 그것을 받는 측에서 수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적 구속

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한 일 어업협정에서도 동해 중간수역과 관련하여 어업공동위원

회가 권고한 것을 어느 체약국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정 위반이 되

지는 않는다.30)

따라서 동해중간수역 관리 방식의 특징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

를 위하여 양국이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하여 협의는 하되 취하는 조치는

각 체약국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서, 각 체약국이 권고를 존중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존관리하는 대상은 수역 자체가 아니라 해양생

물자원임을 강조하고 있다.31)

이들은 동해 중간수역은 양 체약국이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해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부속서 I- 2-

가), 이것은 타방 체약국 국민과 어선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단속하지 않는다는 선적국주의를 의미하며, 제3국의 선박도 자유로

이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공해라고 할 수 없을 뿐, 체약국

의 선박과 어민에 대해서는 공해상 선박에 대한 통상적인 관할권 행사방

식인 속인적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공해적 성격의 어업수역을 의미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결론적으로 동해 중간수역은 공동관리의 개념이 배제된

공해적 성격의 어업수역이라는 것이다. 정부측은 또한 중간수역이라는 성

격 때문에 이 수역을 한 일 공동수역으로 보는 것은 틀린 해석이며,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해 각각 자발적으로 자국 어선을 규제하는 규칙을

정하고 기국주의에 의해 단속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동관리 또는 공동규제

의 성격은 없다고 보고 있다.32)

이에 반해, 반대측은 권고든, 결정이든, 어느 경우에나 동해 중앙의 중간

30) 정해웅, EEZ 체제와 한일어업협정 , 「서울국제법연구」, 제6권 1호, 1999, p.20.
31) 정해웅, TAC 등 양적 관리를 실시하게 되면 수역을 크고 작은 조업구역으로 구분
하고 각 조업구역에 대한 허용어업획량을 할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역 자체가 관리

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중간수역에서는 이런 양적 관리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수역 자체에 대한 관리는 아니라고 한다 , 상게서 p.20.

32) 이서항, 한·일 어업협상 경과와 협정의 주요내용 , 해양정책세미나 「한·일 어업
협정의 평가와 대책」 자료, 1999. 10. 23,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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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과 제주도 남부에 합의된 잠정적 합의수역에 있어서 어업자원관리에

대한 당사국의 조치의무 내용은 정확히 동일하며, 부속서 I- 2-나항의 권

고를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이며, 동해 중간수역은 한일 공동관

리수역이라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어업협정 부속서 I- 2에 따라 동해 중간수역에서 한일어업공동위

원회에서 정하는 권고를 존중하여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어업 종류별 조

업 척수 제한 등 적절한 자원보존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는 모

두 상대방 국가에 통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통보된 규제조치를 위반한 어선이 상대방 국가에 의해 발견되면

이는 그 체약국에 통보되고, 그 체약국은 그 위반어선에 대해서 통보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상대방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서, 어업협정 부속서 I- 2와 I - 3에 따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정

하는 조치를 위반한 체약국의 어선이 발견되면 이는 그 상대방 국가에 통

보되고 상대방 국가는 그 위반 어선에 대해서 통보된 위반사실을 확인하

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

여 그 조치의무는 동해 중간수역과 제주도 남부 합의수역에서 정확히 동

일하다는 것이다.33)

정부는 동해중간수역의 법적성격이 일·중어업협정상의 북위 27도 이남

수역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수역에서는 다같이 어업공동위원회

이 자원보존과 관리를 위한 규제조치에 관한 합의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똑같이 자원의 공동관리가 배제되는 공해적

성격의 수역이라고 본다.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측은 일·중어업협정상 북위 27도 이남 수역과

동해중간수역의 관리방식의 차이점을 위반어선의 통고와 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가 협정상 명시되었는지의 여부에서 찾고 있다. 상대방 체약국의

위반어선에 대한 통고와 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는 동해 중간수역에 대해

서는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중어업협정에는 위반어선의 통고와

33) 김영구, 국제법에서 본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 독도대토론회 발표자료, 1999. 10.
2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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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중어업협상에서는 관리 규제조치가 비기속적 성격을 가지므

로 자원의 공동관리가 배제될 수도 있으나, 동해 중간수역에서는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반 조업에 대한 엄정 조치를 행할 의사에 관한 한국측 및 일본

측 서한을 통해 위반어선이 없도록 한국과 일본은 각기 그 관계 국내법령

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상대방 국가에 문서로 보증해놓고 있다.

이러한 보증서한과 더불어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의된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를 한국과 일본이 이 잠정합의된 수역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제로 실시한다면, 위반어선의 통고와 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와 결합하

여, 공동적 관할권을 시행하게 된다는 견해이다.

반대측은 또한 권고 , 결정 같은 표현이 기속적이냐 아니냐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자원의 공동관리체계가 이 어업협정상의 기속적 권

리의무로 성립되게 되어 있다고 본다.

비기속적 협정들은 법적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지

않지만 그 당사국들이 이를 진지하게 준수할 의사가 있는 것들이며, 그

당사국들은 그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들 협정들은 법적으로 기속되지 않는다고 가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정치적, 도덕적 약속 같은 것으로 인용된다고 한다.34)

그러나 타방 당사국이 이 협정에 의거한 양해 사항에 위반된 행위를 범

한 경우, 비록 그것이 정치적, 도덕적인 것으로 명명되었을지라도, 이때의

의무불이행은 그 협약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주 폐기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협의된 어업자원 관

리를 위한 규제조치들은 존중될 것이 요구되며, 이 권고된 규제조치들은

한국과 일본이 이 잠정합의한 중간수역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제로 실시될

것이 기대된다는 것이다.35)

이 규제조치의 위반어선을 통고할 권리와 확인 시정조치 보고의무는 조

34) 김영구,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새 한일 어업협정 , 독도대토론회자료, 1999.
10. 21, p.8.

35) 전게논문,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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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 기속적 권리 및 의무이므로, 이러한 기속적 권리의무의 구조 아래에

서, 소위 권고되고 기대되며, 또 존중한다는 제12조 4항의 비기속적 표현

들은, 일단 합의된 자원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들이 기속적인 권리와 의무

로 성립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측은 또한 정부가 공해적 성격의 수역과 자원의 공동관리의 배제를

연결하여 보는 견해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중-일 3국간의

양자적 어업협정에서 기국주의란 이름을 이용하여 자국의 어선과 어민에

대한 관할권은 선적국이 갖되, 예외 없이 서로 상대방 국가의 위반어선을

통고하여 그 선적국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규제조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잠정적 합의수역에서 실질적으로 자

원의 공동관리를 행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을 '공

해적 성격 '이라고 보는 정부측의 논리대로라면 1977년 이래 한-중-일 3국

간에 체결된 양자적 어업협정들에서의 합의수역은 모두가 공해적 성격의

수역이라는 부적절한 결론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상 어업협정에 관한 국내적 논의를 정리해 보자. 우선 금번 어업협정

이 독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협정 제15조의 객관적

해석에 달렸다고 보여진다. 협정 제15조가 이 협정이 어업문제 이외의 여

타 국제법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

로 우리의 입장도, 일본의 입장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굳이 우리가 금번 어업협정으로 우리의 입장이 저해되었다고 스

스로 주장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자초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인 동해 중간수역이 공동관리수역인가의 논쟁에서 정부는

관할권을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써서 설명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영토 내지 영해에 적용되는 관할권의 개념으

로 어업협정에서의 논의에서는 별 관계가 없는 개념이다. 또 중간수역의

자원이 공동관리가 되면 독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오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잠정수역을 W hite Zon e과 Gray Zon e으로 대

별하고 있는 세계적인 국제법 논의 동향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이러한 논

의들을 포함하는 보다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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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업협정의 관련 규정

동해 중간수역의 자원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는 부속서 I의 제2조의 규

정이 적용된다.

동 조항에 따르면 동해 중간수역의 자원 보존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원관리에 있어서의 대원칙은 기국주의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속

서 I의 제2조 가항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 체약국 국민 및 어

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국주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양국은 자원보호를 위해 협

력하게 되어 있다. 우선 각 당사국은 또한 중간수역에서 조업하는 자국어

선의 어업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에 관한 정보를 타방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동해 중간수역에서 자국이 자국어선에 대하여 실시하

고 있는 조치를 타방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의 내용은 어업공

동위원회에서의 협의시에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

또한 양국은 어업공동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하여 동 수역에서 해양생

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권고를 각 당사국에 할 수 있다. 각국이

이러한 권고에 따라 동해 중간수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물론 기국주

의 원칙에 따라 자국의 어선에 대해서만 집행된다.

그러나, 각국은 타방국의 어선이 위반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에는 이를 그 어선의 국적국에 통보할 수 있다. 이를 통보받은 국적국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타방국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기국주의의 틀 내에서 자원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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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조항을 교섭할 당시에 일본측은 타국의 위반어선을 발견할 때

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이러한 규정

이 기국주의를 손상할 우려가 있어서 끝까지 수용치 않았다.

2. 동해 중간수역의 자원관리

동해 중간수역에 출어하는 우리의 어선은 약 700여척으로서 그 어획량

은 5,500여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근해 채낚

기가 약 500척으로서 연간 3만톤을 어획하고 있고, 근해 외줄낚시, 근해

유자망, 기타 통발, 근해 연승에 의한 어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해 중간수역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은 오징어이다. 동해 중간

수역에서 오징어는 채낚기에 의해 어획되고 있다. 국립수산진흥원이 근해

채낚기에 의한 오징어 자원량 조사에 의하면 최근에 자원의 풍도가 높아

졌을 뿐만 아니라, 자원상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어업협정상 동해

중간수역이 공동관리수역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이 훼손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해양생물자원의 공동관리와 독도의 공동관리와는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논의 동향을 보면, 정부측은 동해 중간수역이 공

동관리수역이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관할권의 개념을 세분하여 입법

적 관할권과 집행적 관할권의 이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업협정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동해중간수역이 공동관리수역

인 것이 분명한데 정부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독도의 지위에 영

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자원의 공동관리와 영

유권 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동해중간수역의 자원이 한일간에 공동

관리 되어도 그것은 독도의 공동관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동해중간수역이 공동관리수역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

고, 또 국제적으로 해양법상 어업에 관하여는 공동관리 수역이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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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앞서 살려본 바와 같이 White Zone, Gray Zone

분류방식에 따라 동해 중간수역을 분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른다면 동해의 중간수역은 경계획정 이전에 명확

한 범위의 수역에서 어느 정도의 자원보존 조치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보

면 Gray Zone이라고 보는 것이 타탕할 것이다.

동해 중간수역에서 기국주의가 적용되니까 W hite Zone이 아니냐는 의

문도 제기될 수 있으나, 널리 알려진 Gray Zone, White Zone 방식에 따

라서 볼 때 Gray Zon e에서도 기국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기국주의가 적

용되는냐 아니냐의 여부는 이 분류 방식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동해 중간수역이 Gray Zone이라고 할지라도 가급적 W hite

Zone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정서이다. 어업협정은 원칙적으로 영유권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해의 중간수역

에서 자원관리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일본 순시선이 우리 어선 주위를

맴돈다면 우리 어민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부측으로서

는 동해의 중간수역이 공동관리 수역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으며, 동해 중

간수역에서 과거와 같이 자유로운 조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이

다.36)

특히 동해 중간수역은 한일어업협정 이후 대체어장으로 개발되고 있어

서 동 수역에서의 자원관리 규제가 강화된다면 어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경계획정에 대한 이유이다. 동해 중간수역에서 생물자원의 관리

가 철저하게 되다면 일본으로서는 향후 EEZ 경계획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져 경계획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소련은 1977년에 스웨덴과, 1978년도에는 노르웨이와 잠정어업협

정을 체결하였다. 소련과 노르웨이와의 어업협정은 Gray Zone 방식으로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졌다. 반면 소련과 스웨덴과의 어업협정은

White Zone 방식으로서 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개의 어업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러시아와 스웨덴

36) 외교통상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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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8년에 경계획정에 도달하였지만, 노르웨이와는 아직까지도 경계획

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련으로서는 자원관리가 잘 되는 경우인 노

르웨이와는 경계획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동해 중간수역에서 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일본으로서는

EEZ 경계획정에 적극 나서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독도를 우리측

수역에 포함시켜서 EEZ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측은 동해 중간수역의 자원관리에 소극적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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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은 한일양국간 최종적인 EEZ 경계획정 이전에 어업문제를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된 잠정어업협정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해양경계획정이 해결되어야 할 곳의 1/ 3만 해결된

것만 보아도 해양경계획정이 어렵고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해 중간수역은 한일양국간 어업문제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

문제 이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문제, 예컨대, 해양과학조사문제, 대

륙붕 개발문제 등은 규율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일양국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이르는 과도적인 기간동안 유

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적 경계획정에 이르는 것

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국내에서는 관할권의 개념을 가지고 공동관리냐 아니냐를 검토하

는 논쟁이 있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논쟁은 마치 동해 중간수역이 공동관

리수역이면 독도가 공동관리가 되는 것으로 전제하는 오류가 있다.

국제법상 경계획정이전의 잠정어업협정의 분류는 W hite Zone 방식과

Gray Zon e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정은 Gray Zone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동해 중간수역은 가급

적 W hite Zone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때문이며, 정부도 그간

동해 중간수역은 공해와 같이 운영될 것이라고 누차 언명해왔기 때문이다.

또 동해 중간수역이 대체어장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자원

관리는 어민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향후 EEZ 경계획정에 대한 고려 때문

이다. 자원관리가 너무 철저히 될 경우 향후 일본은 EEZ 경계획정에 소극

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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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경우 동해 중간수역에서 한일양국 어민간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양국어민 스스로 자원보

호 문제와 어업규제를 자발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도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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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1976년 소련과 노르웨이간 잠정어업협정문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NORWAY CONCERNING MUTUAL RELATIONS IN THE

FIELD OF FISHERIES

T he Gov 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 d the

Governm ent of the King dom of Norw ay ,

Having regard to their long - standing co- operation in fishery m atter s

and their bilateral agreem ent s in that field, and in particular the

Agreem ent of 11 April 1975 betw een the Gov 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Gov ernment of Norw ay on

co- operation in the fishing indu stry ;

Reaffirming their mutual determination to en sure the con serv ation of

fish stocks in the w ater s adjacent to their coast s and to provide for

the rational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those stock s ;

Bearing in mind that a sub stantial propor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Norw egian Sea and the Barent s Sea represent a unified

ecosy stem u sed by fisherm en of both countr ies ;

Noting that the ex ercise of extended fisher ies jurisdiction by the

coastal States of the Atlantic area could result in a tran sfer of fishing

effor t s to the aforesaid w ater s , which in turn could adv er sely affect the

statu s of those resources ;

Recognizin g that , in those cir cum stances, it is the coastal States of

the area which hav e the prim ary interest in and respon sibility for

finding solution s for the con serv ation and rational m anagement of

living resources ;

Reaffirming that the exten sion of the jur 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s ov er the livin g resources in the w ater s adjacent to their coas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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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ex ercise in those w ater s of sov ereign right s for the purpose of

the exploration , utilization , con serv ation an d managem ent of such

resources shall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and in application of the

relev ant principles of internation al law ;

Having regard to the w ork of the T hird United Nation s Confer ence

on the Law of the Sea ;

Noting that the Norw egian Gov ernm ent has introduced draft

legislation to exten d Norw ay ' s fisher ies jur isdiction to cov er a zone of

200 nautical miles ;

Wishing to prom ote the orderly dev elopment of the Law of the Sea

and to establish rules an d condition s for the con duct of their mutual

relation s in the field of fisheries ;

Have a gr e e d a s follows :

Ar t icle 1. Each Contractin 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s stipulated below , give the fishing v esse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ccess to fishery resources in the area bey ond the

limit of 12 nautical miles measured from applicable baselin es in which

it is en gag ed in the m anagement of stock s of fish and other living

resources , including their con serv ation , and the regulation of fishin g .

Ar t icle 2. W ithin the area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Agreem ent ,

each Contr acting Party shall each year establish , in an appropriate

m ann er and subject to adju stm ent s as may be necessitated by

unforeseen circum stances :

(a ) T he total allow able catch for individual species or combination s

of species, takin g account of the interdepen dence of stock s, the

recomm endation s of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s and other

relev ant factor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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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After con sultation s , either within the Mix ed Commission

established by the Agreement of 11 April 1975 betw een the

Governm ent of the USSR and the Gov ernm ent of Norw ay on

co- operation in the fishin g indu stry or through other channels , quotas

for the fishin g v essels of the other Contr acting Party , taking account

of the need for rational managem ent of living resources and m ethods,

the traditional catch leve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s w ell as

other relev ant factor s ;

(c ) Other regulatory m easures for fishing designed to con serv e fish

stock s and maintaining them at lev els which can produce the maximum

su stainable yields, such m easures to be based on the best av ailable

scientific data .

Ar t icle 3. T he competent authorities of each Contr 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 acting Party of the

name, registration number and other r elevant particular s , as w ell as the

name of the m aster , of all the fishin g v essels which will be engaged in

fishing within the area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under

the quotas apportioned in accordan ce with the provision s of article 2

(b ). Such inform ation shall also be provided in respect of each fishin g

support or supply v essel specifically accompanying such fishin g v essels .

Upon receipt of such information ,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it s legislation , is sue any necessary permit s to en able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o utilize the allocated quotas .

Ar t icle 4. 1. F ishin g v essels belonging to one Contracting Party ,

shall when fishing within the area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greement , comply with the con servation

m easures , law s and regulation s as w ell as other rules and condition s

concernin g fishing , established by that Contracting 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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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 he Contractin g Parties shall co- operate in the manner indicated

in Article 2 (b ) with a view to en suring the harm onization of any new

m easure for the regulation of fishing in the area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agreem ent , in so far as practically feasible.

3. In the ev ent of the adoption of any new law s , r egulation s , rules or

condition s , due notice ther eof shall be giv en in adv an ce .

Ar t icle 5. 1. Each Contractin g Party shall en sure that it s nationals

and v essels comply with the provision s of this Agreem ent and with

other regulation s con cerning fishing .

2. Each Contr acting Party may take, within it s ar ea as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greem ent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

such m easures as m ay be deemed necessary to secure the ob serv ance

by the v essels of the other Contr acting Party of the provision s of this

Agreem ent .

Ar t icle 6. T he tw o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the States in

whose river s anadrom ou s stock s originate hav e the primary interest in

and respon sibility for such stock s an d agree that fishing for

anadrom ou s stock s of fish m ay not take action bey ond the limit s of the

areas specified in ar ticle 1 of this Agreement . T he tw o Contr acting

Parties agree to implem ent these principles in bilater al agreement s and

to continue to co- operate with a view to concluding multilateral

agreem ent s r eflecting that position .

Ar t icle 7.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 ent of 11 April 1975

betw een the Governm ent of the USSR and the Gov ernm ent of Norw ay

on co- operation in the fishing indu stry , the Contractin g Parties

undertake to co- operate directly and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 to en sure r espon sible m anag em ent and con serv 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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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vin g resources of the sea , particularly in respect of :

(a ) Stock s of fish and other living resources occurr ing within the

area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Agreem ent ,

(b ) Such stock s as occur in ar eas of the high seas situated bey ond

the limit s of the areas specified in ar ticle 1 of this Agreement and

adjacent to them , and

(c) Other stocks having a relation of mutual dependence with the

stock 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s (a) an d (b ).

Ar t icle 8. T his Agreem ent shall not affect any other agreem ent s in

ex istence betw een the tw o Gov ernm ent s or any ex isting multilater al

conv ention s to which the tw o Gov ernment s ar e parties . Nor shall it

prejudice the view s of either Contractin g Party on m atter s r elating to

the Law of the Sea .

Ar t icle 9. T his Agreem ent is subject to r atification , approv al or

adoption and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ex chan ge of the

in strum ent s of ratification , approv al or adoption , which shall take place

at Oslo as soon as possible .

T his Agreement is concluded for an initial term of 10 y ear s from the

date of the ex chan ge. Unless notice of denunciation is giv en by one

Contracting Party at least 12 m onth s before the expiry of such 10- y ear

term , the Agreem ent shall r em ain in force for further successiv e

six - y ear term s , unless denoun ced at least 12 m onth s before the expiry

of the current six - year term .

Done at Moscow on 15 October 1976, in duplicate in the Ru ssian and

Norw egian languages, both tex t s being equally authentic .

F or the Union of the Soviet F or the Gov ernm ent

Socialist Republics : of the Kin gdom of Norw 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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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7년 소련과 스웨덴간 잠정어업협정문

THE AGREEMENT ON THE MUTUAL RELATIONS IN THE FIELD OF

FISHERIES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THE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T he Gov ernment of the Union of the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Gov ernm ent of the Kingdom of Sw eden ,

Noting the long - term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isheries within the

fram ew ork of the respectiv 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 ;

Confirming once again the mutual desire to facilitate con serv ation of

fish stock s in the w ater s of the Conv ention on the F isher ies and

Con serv ation of the livin g resources in the Baltic Sea and the Belt s

signed on September 13, 1973 and the m ore rational m an agem ent of

these stock s and their exploitation ;

T aking into account interdepen dency of certain fishery stock s of the

Baltic Sea, being ex ploited by the fisherm en of both countr ies ;

Confirming that expan sion of the sovereign right s of the coastal

states in the field of fisheries and ex ercise of the sovereign right s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lev ant pr 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law ;

T aking into account the w ork of the 3rd UN Conferen ce on the Law

of the Sea and desir e to promote the orderly dev elopm ent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 accordance with which the mutual

relation s in the field of fisheries will be implem ented;

Noting the decision of the Sw edish Gov ernm ent to expand it s

jur isdiction in the field of fisheries in the sea zon es adjacent to the

coast of Sw eden from January 1, 1978;

Recognizin g tr adition al fishing operation s of the USSR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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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 ementioned zones and desirou s to draw to minimum , at pr esent

and in future, the negativ e con sequences for such fishin g operation s

resulting from implementation of the jurisdiction of Sw eden in the field

of fisher ies in these zones ;

T aking in to account Sw edish fishing operation s in the w ater s which

could be included into the zone under the USSR jurisdiction in the field

of fisher ies ;

Have a gr e e d a s follows :

ARTICLE 1

T he Contracting Party which will ex ercise it s sov ereign right s in the

field of fisheries in the zon e bey ond 12 sea miles from the initial lines ,

should giv e the right of conduct of fishing operation s to fishing v esse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ccording to the provision s of this

Agreem ent .

ARTICLE 2

Within the fishing zone specified in the Article 1 of this Agreement ,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determines annually , subject to

adju stment when n ecessary to meet unforeseen circum stances ;

(a ) the total allow able catch for individual stock s or group of stock s ,

takin g into account their interdependency , recomm endation 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Fisher ies in the Baltic Sea and other

relev ant factor s ;

(b ) the allocation for fishing v esse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v ailable fishing zones after con sultation s betw een the

representativ es of both Gov ernment s , taking into account the neccessity

of r ation al managem ent of livin g resources as w ell as other relev ant

factor s acknowledg ed by the international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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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Appropriate authorities of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ould

notify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actin g Party of the

name and registr ation number of a v essel, catchin g in strum ent s and

other r elated characteristics , as w ell as the name of the captain of each

fishing v essel which is goin g to operate within the fishin g zone,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Agreem ent , according to the total

allow able catch alloc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s of Article

2(b ). Such notification should be also sent in r espect to any other

auxiliary or supply v essel, specially conv oying such fishing v essels .

After being notified, appropriate authorities of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is sue licen ses , basing on their own law s , for the purpose that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uld con sum e the allocated quotas .

ARTICLE 4

1. F ishing v essels of on e of the Contractin g Parties , while operating

within the fishing zon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 specified in

Article 1 of the present Agreem ent , should take the necessary

m easures on con serv ation of stock s and comply with law s and

regulation s related to the fisher ies defined by this Contr acting Party .

Such v essels should hav e on their board fishing log s in the form

agreed with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e other Contr acting Party ,

report about entrance and withdraw al from the fishing zone and

implement other term s and condition s related to the fisher ies and

inform about catch which will be determin ed by appropriate authorities

of this Contracting Party .

2. Each of the Contractin g Parties facilitate fulfillm ent by their

fishing vessels and their crewmen of the r equirement s , envisaged by

item 1 of this Article, while operating in the fishin g zone under

jur isdiction in the field of fisher 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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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the ev ent of adoption of new law s , r egulation s and condition s

which are important for fishing operation s, each of the Contracting

Parties gives tim ely notice to the other Contr acting Party .

4. Each of the Contractin g Parties , w ithin it s fishing zone specified

in the Article 1 of this Agreem ent , can un dertake such m easures ,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 ational law , which can turn to be n ecessary

to en sure ob serv ance of provision s of this Agreem ent by fishing

v esse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

ARTICLE 5

Contr acting Parties are to cooperate in the fields of con servation ,

rational utilization and reproduction of anadromou s species of fish both

in the fishing zon es ,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Agreem ent and in

other zon es of the Baltic Sea .

ARTICLE 6

T 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 s of this Agreement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to cooperate dir ectly or through respectiv 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 with the purpose to prom ote proper

m anagement of sea living resources and their con serv ation , especially

with r espect to:

a ) stock s of fish and other living resources within the zone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Agreem ent ;

b ) other fish stock s which are of interest for both sides .

ARTICLE 7

T his Agreement shall not be deem ed to affect other already signed

agreem ent s betw een the Contractin g Parties or curr ent multilater al

international conv ention s of which they are the m ember s . T his

Agreem ent shall not be deem ed to affect any of the Contractin g

Parties ' opinion in term s of the Law of the Sea as w 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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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T his Agreement will be applied from January 1, 1978 and shall fully

enter into force on a date of an ex change of n otes , upon completion of

the internal procedures of legislation of both sides .

T his Agreem 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10 year s .

Unless either of the Parties giv es written notice to the other to

termin ate the Agreement at least 12 m onth s before the ex pir ation date,

it w ill continue in force durin g another 6 y ear ' s period under the

condition s that written notification on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should be sent at least 12 m onth s until expiration of ev ery 6 year ' s

per iod.

DONE in Stockholm , this 22d day of December 1977, in tw o copies ,

each in Ru ssian and Sw edish , both text s bein 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THE UNION OF THE SOVIET OF THE KINGDOM OF

SOCIALIST REPUBLICS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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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8년 한일어업협정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 협

정 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

통을 상기하고,

양국이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국제

연합해양법협약 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양국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양국간에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

수역(이하 협정수역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2조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

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 3조 :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경

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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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제 4조 :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배타

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

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

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

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

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

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5조 : 1.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타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

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체약

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

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

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임검·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조 :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경

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

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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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 및 그 후 부과

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

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

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 7조 : 1. 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

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

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

역으로 간주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

나. 북위 32도 57.5분, 동경 127도 41.9분의 점

다. 북위 33도 01.3분, 동경 127도 44.0분의 점

라. 북위 33도 08.7분, 동경 127도 48.3분의 점

마. 북위 33도 13.7분, 동경 127도 51.6분의 점

바. 북위 33도 16.2분, 동경 127도 52.3분의 점

사. 북위 33도 45.1분, 동경 128도 21.7분의 점

아. 북위 33도 47.4분, 동경 128도 25.5분의 점

자. 북위 33도 50.4분, 동경 128도 26.1분의 점

차. 북위 34도 08.2분, 동경 128도 41.3분의 점

카. 북위 34도 13.0분, 동경 128도 47.6분의 점

타. 북위 34도 18.0분, 동경 128도 52.8분의 점

파. 북위 34도 18.5분, 동경 128도 53.3분의 점

하. 북위 34도 24.5분, 동경 128도 57.3분의 점

거. 북위 34도 27.6분, 동경 128도 59.4분의 점

너. 북위 34도 29.2분, 동경 129도 00.2분의 점

더. 북위 34도 32.1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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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위 34도 32.6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머. 북위 34도 40.3분, 동경 129도 03.1분의 점

버. 북위 34도 49.7분, 동경 129도 12.1분의 점

서. 북위 34도 50.6분, 동경 129도 13.0분의 점

어. 북위 34도 52.4분, 동경 129도 15.8분의 점

저. 북위 34도 54.3분, 동경 129도 18.4분의 점

처. 북위 34도 57.0분, 동경 129도 21.7분의 점

커. 북위 34도 57.6분, 동경 129도 22.6분의 점

터. 북위 34도 58.6분, 동경 129도 25.3분의 점

퍼. 북위 35도 01.2분, 동경 129도 32.9분의 점

허. 북위 35도 04.1분, 동경 129도 40.7분의 점

고. 북위 35도 06.8분, 동경 130도 07.5분의 점

노. 북위 35도 07.0분, 동경 130도 16.4분의 점

도. 북위 35도 18.2분, 동경 130도 23.3분의 점

로. 북위 35도 33.7분, 동경 130도 34.1분의 점

모. 북위 35도 42.3분, 동경 130도 42.7분의 점

보. 북위 36도 03.8분, 동경 131도 08.3분의 점

소.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

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제 8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나.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제 9조 :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

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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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위 35도 33.75분, 동경 131도 46.5분의 점

다. 북위 35도 59.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라. 북위 36도 18.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마.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55.8분의 점

바.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사.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아.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자.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차.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카. 북위 37도 25.5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타. 북위 37도 08.0분, 동경 131도 34.0분의 점

파.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1도 10.0분의 점

하.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거.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너.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다음 각목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

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3항의 규

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나.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다.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분, 동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라.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마.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분, 동경 127도 5.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제10조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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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

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제11조 : 1.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

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12조 :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

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

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가. 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나.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5.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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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제13조 :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러한 분쟁은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

라 해결한다.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당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요청

에 응하는 통보를 타방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그 분쟁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

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후 30일 이내

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그 기간후 30일 이내에 그 2인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

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다만, 제3의 중

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중재위원

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가.에

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각 경우

에 있어서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후 30일 이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

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 또는 자국의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

가 중재에 참가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라. 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

한 결정에 따른다.

제14조 :이 협정의 부속서Ⅰ 및 부속서 Ⅱ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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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다.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

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

울에서 교환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

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

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 1965년 6월 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

어업에관한 협정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부 속 서 Ⅰ

1.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

지고 계속 교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

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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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

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

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

대표를 나목의 권고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

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

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

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

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

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

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

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

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

고 있는 조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

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

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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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

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

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

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부 속 서 Ⅱ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

으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협

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

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

으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

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

결하는 선의 북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타방체

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 대표 및 일본국 정부 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

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의 관계 조항과 관련하

여 다음 사항을 기록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1. 양국 정부는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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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긴밀히 협력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

하여,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

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 다만

이는 일본국이 당해 제3국과 체결한 어업협정에 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일본국 정부는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의 설정과 관련하

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동중국해의 다른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

본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하에서 일정 어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3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을 구할 의향을 가진다.

4. 양국 정부는 협정 및 양국이 각각 제3국과 체결하였거나 또는 체결

할 어업협정에 기초하여 동중국해에 있어서 원활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일 어업공동

위원회 및 당해 제3국과의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유사한 공동위

원회를 통하여 협의할 의향을 가진다.

가고시마, 1998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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